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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핵탄두 소량화 기술을 보유할 것

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임박했다. 북

한과 같은 비강대국(또는 불량국가)으로의 핵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현실을 적절

히 반영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보유의 다차원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

고에서는 북한으로의 핵확산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핵확산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

로 북핵문제에 접근하였다. 첫째,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을 비교 분석 및 논쟁의 최근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핵확산 논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 

핵확산의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 북한으

로의 핵확산은 안정성, 경제, 환경, 국내정치,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

를 낳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핵확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보다 객관적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주제어: 핵확산, 북핵문제, 안정성, 국제안보, 다차원적 분석

I. 서론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북

한의 3차 핵실험은 사거리가 1만km가 넘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리고 난 

뒤 3개월 이후 시행된 것으로, 이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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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실질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1) 비록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

재할 수 있을 만큼 소량화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온 속도를 감안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은 핵탄두 소량화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Thielmann 2013).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함으로서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국제

사회는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이라는 행위자를 맞이해야 할 시기에 임박한 것 

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는 주요 강대국의 핵억제(Nuclear Deterrence)를 통한 평화유지 체제와 국제사회

의 핵확산 관리 제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NPT 체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재 NPT 공인 핵보유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

국, 러시아)과 NPT 체제 밖의 핵보유 3개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총 8개국이 핵

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이란, 시리아, 3개국은 핵보유에 거의 근

접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2)로 지칭되는 

국가들의 핵개발은 국제적인 핵군축의 실현가능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들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무기의 감축과 통제가, 또는 확산이 과연 국제사회의 안정

(stability)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핵무기의 확산은 과연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인가? 소위 실패국가들의 핵무

기 보유 문제는 이전의 핵확산 문제와 어떻게 다른가? 특별히 핵확산의 관점에서 북한

의 핵보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어떠한 함의

를 갖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핵확산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북한이 몇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

을 고려할 때 6~10기의 핵탄두를 이미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Arms Control 
Association 2014).

  2)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유포 혹

은 보유하는 국가들을 칭한다. 핵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핵개발 및 보

유를 하고 있는 이란, 북한,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을 지칭한다(Herr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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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핵확산이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학문적 논의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사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이러한 전략적,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북한

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처방(Cha and Kang 2003; 전재성 2003; 윤태

영 2003 등)과 북핵 협상과정과 행태(Wit et al. 2004; Chinoy 2008; Joo 2010)에 대

한 연구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으로의 핵확산이 갖는 의미를 분

석하고 핵확산의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자, 첫째,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을 

비교 분석 및 논쟁의 최근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요

구되는 핵확산 논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다차

원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 핵확산의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확산 낙관론(또는 신 낙관론)의 주장은 북핵문제에 적용되기 어려

움을 다차원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이는 비강대국이 핵을 보유하는 핵 2세대(Bracken 

2003; 2013)로의 진입에 따라 요구되는 다차원적 평가 기준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서, 

북한의 특수성과 핵확산 논의의 보편성이 만나는 접점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이다.

II. 핵확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

핵무기의 확산이 과연 국제질서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정치학 분

야에서 핵확산 낙관론(proliferation optimism)과 비관론(pessimism)으로 표출되었다. 

국가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핵확산 낙관론을 주

장해 왔는데, 이는 냉전시기 미·소 간 핵억제의 성공사례가 지역적 차원의 핵확산에

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Waltz 1981). 더 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

할수록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게 되어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

이며, 핵확산이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억제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Mearsheimer 1993; 2000). 반면,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핵억제의 실패 가능성과 핵무

기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확산이 오히려 불안정성

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한다(Sagan 1994, 66-107). 이러한 핵확산에 대한 학문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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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표적으로 월츠와 세이건(Waltz and Sagan 1995; 2003; 2013)의 주장에 근간을 

두고 진행되었다.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은 핵무기 확산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리

고 있지만, 양 측은 핵확산의 위험성(또는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유한다

(Sagan and Waltz 1995, 20). 첫째,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어떤 형태의 예

방공격(preventive attack) ― 재래식 공격, 핵무기 공격을 불문하고 ― 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는 2차 타격을 통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전력(second-strike capability)

을 확보해야 한다. 2차 타격 전력은 위기 시에 선제공격(preemption)의 인센티브를 없

애주기 때문이다. 셋째, 핵무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이용하

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핵확산 위험성(또는 안정성)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핵무

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찬반 양측의 주장은 세 가지 기준이 

지켜지기 쉽다는 쪽(낙관론)과 그렇지 않다는 쪽(비관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양

측의 주장은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는다. 

핵확산 낙관론의 논리는 합리적 억제이론(rational deterrence theory)3)에 기반을 두

고 있다. 핵확산이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핵확산으로 인해 핵전쟁

이 쉽게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낙관론자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째, 핵전쟁의 고비용성이다. 핵전쟁이 초래할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너

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핵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Waltz 

1981, 3-6). 국가들은 2차 타격 전력을 갖추고 핵무기의 오용을 예방할 수 있는 통제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키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고비용성으로 인해 국가들은 핵전쟁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게 될 것이다. 상대 국가가 소량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호만 있더라도 예방공

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장한 상대국과는 재래식 전쟁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라는 논리이다.

둘째, 핵확산으로 인한 핵억제의 용이성이다. 핵무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조

건 ― 1) 핵보유국 전환기에 공격받지 않을 것, 2) 2차 타격 전력 확보, 3) 핵무기 오용 

방지 및 통제 강화 ― 을 만족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무기를 옮기거나 숨기는 것만으로도 생존 전

  3)	합리적 억제이론은 핵확산 찬반논쟁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Schelling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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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Seng 1997, 50-92), 그리고 핵탄두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파

괴력을 갖기 때문에, 탄두 몇 기만 보유하더라도 효과적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

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핵공격에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공격 측에서 

하게 되는데, 100% 전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핵공격은 너무 위험한 선택

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핵억제의 용이성을 보여준다.

핵확산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낙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그 체계를 다

져왔다. 우선, 비관론자들은 낙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핵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의도와 실제 결과에는 심각

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조직·심리적 이유들로 인해 핵억제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관론자들은 낙관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냉

전사례의 적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초기 핵확산 낙관론의 주장은 미소냉전의 경험

과 논리적 주장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의 핵억제가 성공함에 따라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확산 옹호자들은 냉전사례가 지

금 상황에 적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향후 진행될 핵확산은 남아시아와 중동지역과 

같이 국경을 맞대고 종교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연

루된 국가들이 최근에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냉전기의 핵억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Kaiser 1989, 123-136). 

또한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냉전 시기 핵무기의 작동 실수 및 사고사례들을 통해 

핵무기 관리의 취약성을 증명함으로써 핵전쟁이 실제 발발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Sagan 1993). 과거에는 운이 좋아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그렇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수의 사례들에 기반을 두고 있

어 논쟁을 체계화하기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핵확산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대안

적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월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Feaver 

1995, 767). 즉, 지금까지 논쟁의 핵심은 양측의 연역적 사고와 논리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신낙관·비관주의(Neo-Optimism/Pessimism) 논쟁

핵확산 낙관론의 전통적 견해는 냉전시대의 합리적 억제이론에 바탕을 둔 핵억제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핵확산이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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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강대국들의 핵

전력 지휘통제체제의 병폐가 드러나게 되면서 핵무기의 오용가능성을 우려하는 핵확

산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실제 국제사회의 정책결정은 핵확

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맞서 기존의 낙관주의 학파에 속해있

던 학자들은 새로운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낙관

주의 논쟁이다(Karl 1996/97, 87-119; Seng 1997, 49-91). 

신낙관주의의 주장은, 비록 강대국들의 핵전력 지휘통제체제는 병폐가 있었지만, 새

로운 핵확산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지휘통제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소위 소량 확산론자로 불리는 이러한 학자들의 논지는 피버(Peter Fever 1997, 98)에 

따르면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핵국가는 적은 수

의 핵탄두만 보유할 것이다. 대량 무기고는 비용이 너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

의 핵탄두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작은 무기고는 안전하다. 작은 무기고

는 단순하기 때문에 불법적 사용과 탈취로부터의 보호가 용이하다. 셋째, 작은 무기고

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취약하지 않다. 국가들은 큰 위험 부담 때문에 예방전쟁을 

감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기고가 작을

수록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넷째, 확산국의 불안정한 국내정치 상황은 위

험요소이기 보다는 핵무기 사용의 통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국경 내부 단속과 통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국의 핵무기를 근거리에서 보

호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휘부의 불투명성은 핵무기 통제

를 온전하게끔 한다. 지휘통제의 불투명성은 중앙 지도부로 하여금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게끔 하고 작은 무기고의 이점을 극대화시킨다. 불투명성이 학습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신낙관주의자들의 이러한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주장과 논리에 대해 핵확

산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신비관주의”(neopessimism)로 대응한다. 신비관주의자들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초강대국들이 가졌던 지휘통제의 병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Feaver 1992/3; 1993; Sagan 1994), 향후 핵보유국이 초래할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David 1995, 773-778; Blight and Welch 1995, 833-845). 

첫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의 운송체계(air delivery)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둘째, 핵무기 지휘통제의 불투명성은 더 

심한 병폐를 낳는다. 1990년의 인도-파키스탄 핵위기가 그 증거이다. 셋째,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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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무기고라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무기 장

악력이 손실될 경우 더 심각한 국제적 위기 고조상황이 발생된다. 다섯째, 핵무기가 미

숙한 민간 통제나 군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경우 확고한 민간통제 국가보다 핵무기를 

높은 수준의 전시대비태세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Feaver 1997, 124-125). 신비관론자

들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소량 핵무기의 확산도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통적인 핵확산 찬반논쟁부터 신낙관주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논

의의 핵심은 핵확산이 가져다 줄 ‘안정화’ 또는 ‘불안정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최근에는 핵확산의 비안보적(nonsecurity) 원인에 대한 수요(demand) 측면의 분

석(Solingen 1994, 126-169; Hymans 2012)과 공급(supply) 측면의 핵원조(nuclear 

assistance)에 대한 분석(Fuhrmann 2009, 181-208; Kroenig 2010)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핵확산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어 국제정치에 있어 핵확산

이 갖는 의미에 대한 평가는 내놓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핵확산 이론의 이러한 흐

름은 학문의 심화에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나, 핵무기의 확산이 갖고 있는 함의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는 평가로부터는 자

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Monteiro and Debs 2014, 8-9). 핵확산의 실제적 측면을 조명

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평가와 예측을 벗어나 핵확산 논쟁을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III. 핵확산 논쟁의 재평가

그간 핵확산 논쟁이 안정성 논의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핵확산 문제가 품고 있는 

더 넓은 차원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Singer 2007, 663-672; 

Rendall 2007, 525-554), 이를 통해 지난 핵확산 논쟁이 갖고 있는 개념상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지난 논쟁이 경쟁이론들 간의 대결구도 틀 속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핵확산은 현실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론의 평가에만 그치지 말

고 정책적인 적실성을 찾는데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논쟁이 핵무기의 안

정화 효과와 불안정화 효과의 우열관계에만 집중했다는 점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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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와 악화시키는 효과가 공존하며,핵위기억지로 인한 효

용과 위험 사이에는 거래적 관계(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화 측면에서만 문

제를 다룰 수 없다. 셋째, 논쟁이 ‘안정성’이라는 매우 협소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

다는 점이다. 핵확산이 군사력의 사용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긴 하

지만 그것만이 핵확산 논쟁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우며,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경제·환

경·심리·국내정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는 것이다(Knopf 2002, 41-96).

따라서 핵확산 논쟁이 내포하고 있던 개념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핵확

산에 대한 논의에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핵확산 낙관

론과 비관론 논의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해야 한다. 핵확산 낙관론이 전제하고 있는 합

리적 선택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관론의 접근과 보완이 필요하다. 비록 핵억

제의 성공 사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비관론자들은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억제

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낙관론과 비관론은 핵위기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핵무기의 이중성

(duality)을 인정해야 한다. 낙관주의자들은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으로 인해 합리적 선

택을 하는 국가는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핵무기의 

위력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신생 핵보유

국의 경우 지역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핵보유가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핵확산 논쟁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개념적 오류를 극복하고 낙관론과 비관론을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확산에 대한 논쟁을 다각화하여 다차원적 함

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다룬 안정성 논의에 더하여 최근에 핵확산의 영향

에 대해 다룰 때 주로 부각되는 네 가지 차원(경제, 환경, 국내정치, 국제안보)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위협요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 도출이 가능하다. 

1. 핵확산의 경제적 영향

  

경제적 차원에서 핵문제는 핵개발 비용문제와 핵무기 해외판매 문제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먼저 핵개발 비용 문제의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는 핵무기 보유가 국방

비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Sagan and Waltz 20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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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서, 핵개발이 오히려 군사비 지출

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안전

하고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 대한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핵무기 자체 개발에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지만, 핵억제력을 갖

추기 위해서는 특히 이송체계의 삼박자(triad) ― 항공, 육지 기반 탄도미사일, 해상 기

반 탄도미사일 ― 를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Knopf 2002, 65-

69). 이외에도 무기고 건설, 시스템 개발, 목표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작업은 핵위기력

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개발 비용의 누적액수를 증가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기초단계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던 1940년부터 1960

년 사이, 미국의 핵개발 관련 지출비용은 총 5조5000억 불($5.5 trillion)이었고, 이는 

연평균 980억 불($98 billion)을 지출한 것과 다름없는 금액이다.4) 특히 신생 핵국가들

이 부담하는 핵무기 초기개발비용은 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핵개발의 기회비용이 

엄청난 수준이다. 라보이(Peter R. Lavoy 2002, 259-276)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최

소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핵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인도 전체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총 비용의 1/4 수준이며, 파키스탄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

은 자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급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핵개발이 군사비 지출을 오히려 증강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가 핵억제 시스템

을 구축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비삭감을 실제로 감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

무장 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무력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

로 대부분의 핵보유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튼튼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였음을 통

해 알 수 있다. 셍(Jordan Seng 1997, 65)은 1998년 남아시아 지역 핵실험이 감행되기 

이전의 상황을 분석하며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모두 핵개발 이후에 총 국방비 지

출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핵개발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미

미하며, 오히려 재래식 무기 문야에서도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차원 논의의 두 번째 문제는 핵무기 해외 판매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신생 

핵보유국이나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공개적인 실험을 감행하는 이유는, 잠

재적 핵보유국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며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상품을 홍보하

  4)	1940~1960년 사이의 핵개발 비용 5조5000억 불에는 핵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처

리 예상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Schwartz 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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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핵무기의 유출과 반입은 미소 양국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핵무기는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동맹국들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련은 중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미국은 서독을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에 핵기술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핵확산 양상이 자국민의 적정생

활 유지가 불가능한 저개발국가나 불량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핵무기가 다분

히 경제적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협상과 

결단의 산물로서 핵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서 핵확산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Yoon 2012, 3-4). 이렇듯 핵확산이 국제정

치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자국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결코 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핵확산의 환경적 영향 

핵확산의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핵무기의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도 상당히 부정

적이다. 핵개발 국가는 환경적 위험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핵개발로 인한 여러 위협

요인들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1) 위험요소가 이미 핵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고, 

2) 핵보유국이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갖는 환경적 위험을 인정하길 꺼리며, 3) 근본적으

로는 핵확산 국가들이 핵프로그램의 비밀성과 긴급성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환경문제

에는 초점을 둘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Makhijani et al. 1995). 현재 국

제사회에서 NPT를 통해 제도화된 규범체계인 비확산레짐을 거슬러 핵무기를 개발하

려 할 경우, 국가는 환경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비밀유지 때문이다. 핵확산국가들은 핵개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핵보유국들처럼 온전한 감시를 받기가 어렵다. 둘

째, 핵개발이 국가 안보 과제의 긴급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긴급한 국가안보의 위

협 상황에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핵무기 생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부차적으로 발생

되는 환경파괴나 유해물질의 유출과 같은 문제들은 정책결정자들의 고려사항에서 제

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환경문제가 핵개발 국가들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

제 핵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분열물질(fissile materials)의 위험성과 핵물질 폭발 및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핵무기만큼이나 인류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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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이는 핵무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5)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플루토늄과 고농

축우라늄(HEU) 같은 소량 치사성 물질들은 방사선을 대량 방출함으로써, 인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물질들이 체르노빌 폭발 같은 사

고로 인해 누출되거나 부주의한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해 거주지 근처에 방사능 오염

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신생 핵개발국들이 환경문제를 기존의 핵보유국들보다 더 소홀히 다룰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보유한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같

은 국가들도 불법 폐기물을 방출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핵무기를 개

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경제상황

이 나쁘고 기술이 불안정하거나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책임감 없이 핵개발을 감행할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핵확산의 국내정치적 영향 

  

국내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핵개발이 국내정치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물론 핵개발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핵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내적 차원의 민주

주의 발전과 군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큰 도전을 야기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먼

저 핵확산이 민주주의 제도에 주는 악영향은, 핵개발 시스템이 불투명 핵보유국을 양

산하는 구조에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핵프로그램 개발의 시작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

를 따르기 보다는 소수 지도자들 내부 합의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왔다(Cohen and 

Frankel 1990, 33). 비밀 유지를 위해 법을 강제로 집행함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유린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고 하며, 핵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와 집착이 민주국가에서는 도

저히 불가능한 법 집행 행태를 가져오기도 한다. 1986년 10월, 이스라엘의 핵기술자인 

반누누(Mordechai Vanunu)가 영국 런던의 Sunday Times지에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를 공개하였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반누누를 이탈리아에서 비밀리에 납치 및 

  5)	영국 얼스터 대학의 크리스 버스비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서울신문 11/03/3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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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하였으며 국가기밀누설죄로 밀실에 가둔 채 재판을 진행하고 독방 18년형을 구형

하였다(BBC 04/04/20).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가안보

와 직결되는 핵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뛰어넘는 결

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국가가 핵개발을 감행할 경우, 핵 기밀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초기화 단계의 민주적인 법집행을 방해하기도 하며, 민주주의가 퇴

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1999년 핵개발 프로그램 공개 이후, 파키스탄 군부

는 핵무기의 체계적 통제 및 관리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다. 하지만 파

키스탄 군부의 정권 탈취는 핵무기 사용이 용이해졌다는 인도의 인식을 부추기게 되었

고, 결국 인도-파키스탄과 그 주변 지역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핵개발이 

갖는 국내정치적 측면이 결국 지역안보에의 영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다. 따라서 핵문제를 다룰 때 국제정치적 안정성 측면 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함의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핵확산과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핵확산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질서가 도래한 

데에 대한 일종의 대응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핵확산 찬반논쟁이 1차로 이루어진 1990

년대에는 냉전시대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 기초한 미국-소련 간 대결 구도가 사

라진 시기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비토(veto)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과연 핵무기의 확산이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담

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 월츠(Waltz 1990, 731-

744)는 핵무기가 합리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미어샤이머(Mearsheimer 1990, 5-56)는 핵무기가 억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독일, 우크라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탈냉전 시기에 더 안전한 세

계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길이라고 진단하였다. 민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전통적

인 측면에서 지역의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탈냉전

기의 국제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러

한 논리는 냉전시대 핵전략에 기반을 둔 것으로써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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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세계 질서가 전통적인 확산론자들의 예상과는 급격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

되면서 핵확산 논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세이건이 지적한 것처럼 핵확산이 파

키스탄, 북한과 같은 군부독재체제 하의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핵확산이 

국제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Sagan 2005). 핵확산이 기존의 5

대 강대국이 아니라 핵확산 2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은 군부독재체제인 이들 국가에서 

군부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상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

음을 뜻한다. 군부독재 하에서는 국내에서 군부의 독점적 핵사용을 막을 내부적 통제

기제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5대 핵보유국이 숙지하면서 적용해 온 억지 이

론과 국제규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북한이 

핵개발을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대담한 군사도발 및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선

군독재체제인 북한의 핵확산이 국제안보질서와 지역의 안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핵확산 논쟁이 더욱 다면적으로 확산이 된 계기는 2001년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9/11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불법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WMD 사용이 국가안보의 실제

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확산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화

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Smith 2003, 157-197).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와 더불어 불

량국가의 WMD 확산 방지 및 국제 밀수 조직 색출이 정책적 화두로 떠올랐다(Braun 

and Chyba 2004, 5-49). 앞서 예로 든 파키스탄의 경우, 핵확산 국가임과 동시에 알카

에다를 비롯한 테러분자들이 국경 내부로 침투하여 활동하는 이중적 위협이 존재한다. 

파키스탄 군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핵무기가 테러집단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더 커

지면서 지역의 불안정성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칸 네트워크(A. 

Q. Kahn Network)를 통해 밝혀진 핵 암시장과의 연관성이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더

욱 위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Albright et al. 2010, 

85-106).

이렇듯 핵무기의 확산이 논리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국제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핵개발이 인류에게 주는 다차원적 함

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편협함에 대한 반성으로서 앞서 살펴본 다양한 

방면에서의 논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어져온 핵확산 논쟁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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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그림을 조망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시작된 것이다.6) 낙관론-비관론의 이분법적

인 구도를 넘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의 손익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북핵문제의 다차원적 평가 

탈냉전 이후 NPT체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이

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1998년 8월 대포동 장거리 미사

일 실험을 하였고, 그 이후 2006년 10월에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2003년부터 한

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6개국이 6자회담을 시작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은 위한 6자회담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은 6자회담 공동성명, UN 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에 의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

은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용섭 2010, 

267). 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NPT 체제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핵확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국제사회 공통의 인식 전

환이 필요하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핵확산 논쟁의 측면에서 북핵문제를 객관적으로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핵확산에 논쟁의 보편적 측면을 특수사례인 북한 핵

문제에 대입하여 새로운 분석과 함의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1. 안정성 측면: 핵억제력과 지휘통제시스템

핵억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핵보유국이 2차타격능력을 

  6)	월츠(2012, 2-5)는 2012년 Foreign Affairs를 통해 이란 핵 보유가 중동지역 세력균형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란의 핵 보유 의도와 테러리즘과의 연계 등 변

화한 국제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선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Kahl and Waltz 
2012, 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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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생존성 높은 핵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자신의 핵

전력이 파괴되지 않아야 상대 국가의 핵공격에 대한 억제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둘째, 핵무기의 지휘통제체제 측면에서 핵시설 사용권한이 극소수의 인물에게 집

중되지 않아야 한다. 핵무기 지휘통제권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또는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면 안정적인 핵무기 운영이 어렵다(이근욱 2007, 289-290). 제도

가 아닌 개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나, 자격이 분명하지 않은 사

람이 권한을 승계 받는 경우 모두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과연 북한이 핵전력의 기술적인 생존성과 지휘-통제체제의 권한분

산 또는 승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

을 비롯한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핵전력을 생존 가능한 형태로 배치

하는 데 한계가 있고, 2차 타격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 수를 보유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2014년 현재 북한은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6개에서 최대 10개 정도이다. 

즉 기습공격을 견디고 2차 타격을 감행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량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은 특정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정교한 폭격(surgical strike)이 가

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핵전력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 번째 문제인 지휘통제체제의 권한분산 또는 승계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매우 취약

하다. 북한의 특유한 세습적 독재체제에서는 핵무기 사용권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에 위임될 수 없으며, 항상 최고지도자 일인에 의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다. 일인 독재체제로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

는 세습정치는 국가의 핵심적 정책결정에 대해 조직적 차원의 권한 분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Cha 2012, 64-109). 특별히 정치권력의 가장 핵심인 군사력은 3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통제하며, 권력에의 도전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 선군정치와 같은 군부 우대조치를 통해 다양한 쿠데타 방지조치를 유지하

고 있다.7) 이러한 주관적 군부통제 하에서는 극소수 1~2인에게 핵무기 통제권한이 부

여될 것이고, 이를 관리하는 인물은 조직과 시스템이 아닌 독재자 개인의 명령에 의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휘통제시스템 자체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핵전력

  7)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본인의 호칭을 ‘노동당 제1비서’로 하는 등, 선군정치 기간 동안 군

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당 중심으로 옮기려는 신호가 감지되지만, 핵무기 등 군 시설 통제에 

있어서는 핵개발을 위시한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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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약한 구조 속에서 통제를 받게 되고, 작은 실수와 잘못된 정보 등이 전쟁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 경제적 측면: 핵개발 자금 조달 및 해외판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자국이 처한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수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

다. 특히 핵무기 또는 핵물질의 가격은 중동 출신 테러집단의 등장과 중동지역의 불안

정성으로 인해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Allison 2004). 더구나 북한 정권의 특

수한 성격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주변 핵심 인물들은 핵무기를 판매하여 비밀

자금을 확보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핵무기는 북한에게는 최고의 현금 수입원인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

하고 이를 감행하고 있다.8)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임과 동시에 자국

의 무기개발수준을 세계에 보여주고 무기상들을 유인하는 제스처로 해석이 가능하다

(Allison 2013).

북한과 같이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테러리스트 집단

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판매하게 될 경우, 핵무기를 동원한 제2의 9/11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핵무기 테러는 국제체제에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에 핵무기가 동원될 경우, 이를 직면하게 될 당사자(국)이 감당해야 할 위협의 

수준과 파급효과는 과거의 테러리즘과 비교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미국의 대테러정책은 더욱더 강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테러 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이는 데 있어 이라크와 아프

가니스탄 전쟁의 교훈과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엄청난 양의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

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적 유인으로 인한 북한의 핵개발이 세계적 수준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8)	2012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소요된 예산은 약 미화 7억 불에서 8억5000만 불인

데, 이는 북한 주민 전체에게 1년간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Yo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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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측면: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폭문제

북한이 우라늄 및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핵무기를 실

전 배치 가능 단계까지 개발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불거질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

는 환경파괴 또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폭문제이다. 북한은 기존에 핵무기를 개발하

고 핵실험을 단행했던 국가들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 과 비교하여 영토가 매

우 좁은 편이지만, 잦은 핵실험과 핵무기고 구축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토양 

오염을 초래할 것이고 방사능 물질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핵실험 국

가들이 현재의 북한보다 나은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핵실험을 통해 환경파괴와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개발이 가져올 환경오염은 어

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북한은 실제 영변의 핵시설에서 심각한 환경 및 방사능 노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

다. 북한 당국자들이 영변을 원자로 건축지로 결정하였을 때, 근처 구룡강의 장마철 

수위 예측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자로의 지하시설이 장마철마다 물에 

잠기는 피해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1995년 가을, 원자로의 핵심 시설과 핵연료 보관

창고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Moltz and Mansourov 2000, 78-80).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비롯한 북한 핵시설감시기구

에서는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지만, 북한은 원자로에서 사용

된 연료의 부식을 막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의 오염과 방사

능 누출 사고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북한이 연료를 재처리하

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을 걱정한 미국이 핵 기술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게 되면서 일

단락되었다. 북한의 낮은 수준의 기술과 핵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수준의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

겠다.

북한의 핵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로 인해 핵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방사능에 피폭되

어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반경 

수십km 내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주변 거주민들의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직접적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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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손상과 합병증이 후세에까지 이어졌다. 소련보다 핵기술 발전수준이 현저히 낮은 북

한에서 이러한 원전 폭발 혹은 방사는 누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간 기아와 가난으

로 인해 영양발육상태가 좋지 못했던 북한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이다. 이는 비단 북한 영토내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남한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에서 방사능 유출 사건이 발생한다면, 

장차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영토가 장기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점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정치적 측면: 체제강화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앞서 논의했듯 핵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적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과 군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큰 도전을 야기한다. 핵프로그램 개발의 시작은 민주적 제도

와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소수 지도자들 내부 합의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차원의 비민주적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

기를 선군독재정치를 강화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핵을 보유한 독재정권은 강력한 군부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

는 일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2014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

고서로 인해 그 참상이 보고되었다.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

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인권침해 행위들이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핵을 보유한 정권의 힘이 핵안보를 

증진시키기는커녕 국내정치적 독재 강화와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적했듯이 핵무기 개발과 실험으로 인해 국방예산에 

과다한 지출이 투입되어 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것도 핵개발이 민주

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국가가 핵개발을 감행할 경우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은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다.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낀 북한의 제2대 후계자 

김정일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 내부를 통제하였으며,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의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핵개

발이 갖는 국내정치적 측면이 결국 지역안보에의 영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북한

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159

5. 지역안보적 측면: 동북아 핵개발 경쟁의 가능성

북핵문제가 핵확산 낙관론, 혹은 신낙관론의 주장에 부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핵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이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고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독재국가로의 핵확산은, 지역의 세력판도를 변화시켜 기존의 세력균형상태(status quo)

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신규 핵보유국이 위치한 지역에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 될 것이

고, 이를 통해서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이 가져다 줄 불안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핵탄두 보유국

으로 확실히 분류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핵군비경쟁 시

나리오는 매우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아시아에서 인도

와 파키스탄이 보여준 안정성-불안정성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9) 사례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상호 억제가 가능한 핵전력을 보유했지

만, 두 국가의 핵보유는 안정이 아닌 파키스탄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1999

년 5월 발발한 카르길(Kargil) 전쟁에서는 약 6000명의 사상사가 발생하였다. 핵무기 

보유로 전쟁이 사라지거나 군비경쟁이 완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쟁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핵무기 개발 경쟁만 가속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핵무기 경쟁이 냉전과는 달리 매우 강렬한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또 하나의 지역 

강대국인 일본도 우익세력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

도 동북공정,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민족주의적 국민성이 여실히 드러나

고 있다. 국가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쉽

지 않은 상황에서, 핵문제와 같이 자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안건을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헛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 

  9)	핵위기력의 구축이 오히려 전통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핵무기의 존재로 인

해 역설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성이 감소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통적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뜻이다(Snyder 1965,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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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차원적 핵확산 논의를 북핵문제의 현실에 대입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북한은 

안정적인 핵억제력 보유가 불가능하며 핵무기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제가 불가

능한 국가이므로 핵개발이 결코 안정적인 관리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제

적 측면에서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 얼마든지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핵개발 기술을 비

롯한 핵탄두와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고, 핵무기 보유를 통

해 다른 분야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로서 행동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정적인 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핵실험 및 방사능 유출

로 인한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군부독재 및 체제선전용으로 

<표 1> 다차원적 핵확산 논의와 북핵문제의 평가

핵확산핵심내용 북핵문제

1. 안정성 •‌�안정적 핵억제력

•‌�지휘통제시스템

•‌�2차타격능력 및 미국의 비대칭적 기술력으로 인한 

핵억제력 부재

•‌�독재체제 지도자의 지휘통제 독점으로 인한 시스템 

부재로 작은 실수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전쟁개시

가능성 존재

2. 경제 •핵개발 비용

•핵무기 해외 판매

•‌�막대한 비용 투자로 인한 북한주민 식량공급 차질 

및 경제난 타개 어려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무기판매 가능성 높음. 테러

조직에 WMD 확산 우려

3. 환경 •‌�환경파괴

•‌�방사능 피폭

•‌�좁은 영토 내 방사능 실험으로 인한 토양오염

•‌�기술부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피폭가능성

4. 국내정치 •‌�체제강화수단 •‌�핵무기를 독재정치 강화 및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 

군부독재 강화 및 인권유린 자행

5. 지역안보 •‌�핵군비경쟁

•‌�안정성-불안정성 역설

•‌�북핵보유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 변화로 인한 

한/중/일/북 4국의 핵군비경쟁 및 민족주의 대결구

도 가능성

•‌�재래식 전쟁발발 또는 제한적 도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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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 지역의 핵군비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는 지

역 열강의 복합적인 이해관계 및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 및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

은 안정성, 경제, 환경, 국내정치, 지역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10)

IV. 결론

본고에서는 핵확산 논쟁의 전개 과정과 다차원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사례에는 핵확산 낙관론(또는 신 낙관론)의 주장이 

적용되기 어려움을 논증하였다. 핵확산 문제는 합리적 억제이론과 정책결정이론 사이

의 학문적 논쟁구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책적 적실성을 찾기 위한 논의

로 변화해 가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 북핵문제는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핵확

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국제사회

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동안 핵확산 논쟁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핵확산 낙관주의

가 합리적 정책결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상당히 팽배했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의 핵억제 

성공의 경험을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과 분석에 근거

하여 핵무기의 확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

펴보았듯, 제3세계로의 핵확산 문제는 테러리스트의 등장 등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

에는 안정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경제, 환경, 군비경쟁 등 다양한 불안정요소를 내포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현실 정치 속에서는 핵확산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태도가 무조건적 비관주의

10)	본고의 목적은 핵확산 논쟁의 이론적 전개측면에서 북핵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재조명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적 대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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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행복할 수 있

다는 논리는, 사실상 핵억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해온 지난 60여 년간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였고, 학문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력을 갖기가 어

려웠다.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반성은 핵확산에 대한 적실성 있는 분석으로 발

전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북핵문제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그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핵확산의 

측면에서 그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북한에의 핵확산이 가져다 줄 미래의 모습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확산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그에 대한 적실성 있

는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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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Proliferation Debate and Nuclear 
North Korea: 

A Multidimensional Analysis

 Kyoung-Seok Ha | Korea University

 Sung-Yoon Chung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proliferation debate and 

evaluat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respect to the multidimensional effects 

of nuclear proliferation. Does the theoretical debate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spreading nuclear weapons to non-great power countries?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multidimensional effects of nuclear proliferation to North Korea?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paper evaluates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roliferation debate and addresses criteria for the debate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context. According to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nuclear 

proliferation toward North Korea will bring a negative effect, rather than a stabilizing 

one, in terms of nuclear stability, economy, environment, domestic politics, and 

regional security perspectives. 

Keywords: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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